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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제421회 수요집회 개최

-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및 북한인권재단 폐쇄반대 기자회견-  

일 시 : 2018. 7. 4.(수) 오전 11:00  
장 소 :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14:00) 

1. 지금 우리 사회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등
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무드 속에 마음껏 젖어 있습니다. 

2.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
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여 탈북민을 강제북송하고 있
고, 북한은 송환돼 온 탈북민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있는바, 이는 
유엔 COI가 지적한대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합니다.

3.한편 북한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또다
시 지난 2016년 4월 한국으로 귀순해 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했고, 국
내 일부 세력도 이에 동조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권지옥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세계 정상국가 지도자인양 행세하고 미국마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여 이번 가을 뉴욕에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
서 예년과 같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지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김정은의 지지율은 높기만 하고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폐쇄될 운
명에 있습니다. 

5. 이에 한변, 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
서 평화무드 속에 가려진 참혹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니 많
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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